
폭염·집중호우·태풍 대비 국가재난대응체계 점검

2025년 7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제3차 수석·보좌관 회의에서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

지키기 위해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줄 것을 요청함. 또한, 같은 날 열린 첫 국정현안관계장관

회의에서 폭염·집중호우·태풍 대비 국가재난대응체계 점검 등의 안건을 논의함.

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3일 범정부 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고, 5월 15일부터 폭염대책기간을 운영하여 

폭염 수준에 따른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음.

- 최근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었으며, 7월 7일 기준 온열질환자는 961

명으로 전년 대비 1.8배 증가하였음.

- 풍수해와 관련하여 상습 침수지역, 인명피해 우려지역, 산사태 취약지역, 산불 피해지역 등을 중점 점검하고, 개선 

필요사항에 예산을 즉시 투입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힘.

농림축산식품부(이하 농식품부)는 6월까지 수리시설, 원예·축산시설 등 주요 농업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

및 보완 조치를 완료하였음.

- 수리시설(저수지, 배수장, 배수로 등)에 대해서는 균열, 누수, 변형 여부 및 장비 확보, 감시 인력 배치 등 비상 대응 

태세를 점검함.

- 농식품부는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며,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 농업인 

돌봄, 낮 시간 농작업 자제 안내, 농촌 왕진버스 운영 등을 지원함.

- 재해 발생 시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응급 복구, 2차 피해 방지 기술 지원, 재난지원금 및 재해보험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

계획임.

- 최근 마른장마로 인해 강원 영동 지역은 저수율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일부 지역에서 제한 급수를 실시 중

이며, 농식품부는 하천 굴착, 지하수 공공 관정, 양수 장비 등을 동원하여 가뭄 대비 급수 대책을 추진할 계획임.

국토교통부(이하 국토부)는 도로, 철도, 항공 등 주요 시설물 안전 관리와 건설·택배 근로자 등 폭염 취약계층 

온열질환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있음.

- 폭염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도로 포장 솟음 관리, 철도 레일 온도 예측 시스템 및 자동 살수 장치 운영, 

항공 중점 관리 시설 살수 작업 등 분야별 안전 관리 대책을 이행 중임.

- 풍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위험 비탈면 점검 및 IoT 활용 실시간 계측, 지하차도 진입 차단 시설 운영, 철도 

운행 안전 확보, 항공 공항 내 침수 취약 시설 점검 및 우회 항로 확보, LH 공공 임대주택 물막이판 설치 현황 점검 

등을 실시하고 있음.

- 또한, 비탈면 붕괴 등 재난 상황을 가정한 비상 대응 훈련을 통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, 기상 상황에 따라 

비상 대응반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교통 통제와 인명 구조를 추진할 예정임.

*출처: 행정안전부(‘25.05.26.)

국무조정실(’25.07.10.)

정책브리핑(’25.07.10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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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경제 동향

한국은행, 기준금리 2.5%로 동결 ❙2025-07-10 한국은행, 2025-06-27 금융위원회

Ÿ 2025년 7월 1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결정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2.5%로 동결하기로 결정함.

- ‘25년 4월 2.75%에서 2.50%으로 0.25%p 인하한 이후 지난 5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동결

Ÿ 한국은행은 국내 경제가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물가 또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, 수도권 주택 

가격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를 고려할 때 추가 금리 인하는 시기상조라고 판단함. 또한,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대책의 

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. 

- 가계부채는 ‘24년 1분기부터 꾸준히 늘어 ’24년 3분기에는 1,900조 원을 넘으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(‘25년 1

분기 기준 현재 총 가계부채는 1,929조 원)

- 지난 ‘25년 6월 27일 정부는 「긴급 관계부처 점검회의」 개최하고 수도권 중심의 「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」을 발표함.

Ÿ 앞으로 대내외 여건 변화, 물가 흐름, 금융 안정 상황 등을 검토하여 추가 금리 인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것이

라고 발표함.

- 미국발 고관세의 영향으로 국제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,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를 예상 

- 국내 경제는 건설 투자는 감소했으나 소비 개선과 수출 증가로 성장 부진이 다소 완화되었으며, 물가상승률 또한 앞으로 

2.0% 내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

- 국내 금융·외환시장에서는 주가와 장기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였으며, 원/달러 환율은 높은 변동성을 보였음.

❙ 2024~2025년 월별 한국 기준금리 추이❙

❙ 2024~2025년 분기별 가계부채 추이❙
단위 : 조 원

https://www.bok.or.kr/portal/bbs/P0000559/view.do?nttId=10092419&searchCnd=1&searchKwd=&depth2=200038&depth3=201263&depth=201263&pageUnit=10&pageIndex=1&programType=newsData&menuNo=200690&oldMenuNo=201263
https://www.korea.kr/briefing/pressReleaseView.do?newsId=156695656&pageIndex=2&repCodeType=&repCode=&startDate=2024-07-10&endDate=2025-07-10&srchWord=�ε���&period=yea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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❙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주요 내용❙

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
1.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(정책대출 제외) 총량 목표를 2025년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

대비 50% 수준으로 감축
2. 정책대출(디딤돌대출, 버팀목, 보금자리론)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% 감축

은행권 자율관리 조치 전 금융권 확대 시행
1.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
2. 생활 안정 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제한(수도권·규제지역 내 최대 1억 원, 수도권·규제지역 

내 2채 이상 보유시 생활 안정 주담대 금지)

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여신 한도 제한 1. 수도권·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최대한도 6억 원으로 제한

주택담보대출비율(LTV) 등 규제 강화

1.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LTV 강화(80%→70%) 및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
부과

2. 주택기금 디딤돌·버팀목 대출의 최대 한도 축소 조정
3. 수도권·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 의무 부과
4. 수도권·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 비율 강화(90%→8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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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계 농업·농정 동향

일본 정부 2023년 사업계 식품 손실량 공표 ❙2025-06-27 농림수산성

Ÿ 농림수산성은 소비자청, 환경성과 협력하여, 식품 손실 감축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식품 관련 사업자가 배출하는 

사업계 식품 손실량을 추계·공표하고 있음.

- ‘식품 손실(食品ロス)’이란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되는 식품을 의미하며, 일본 정부는 이를 국민운동 차원

에서 감축하기 위해 2019년 「식품 손실 삭감추진법」을 제정하고, 2020년 3월에는 「식품 손실의 삭감에 관한 기본

방침」 수립하였음.

Ÿ 2023년도 전체 식품 손실량은 464만 톤(전년 대비 8만 톤 감소)이며, 이 중 사업계 식품 손실량은 231만 톤(전

년 대비 5만 톤 감소)으로 추정됨.

- 전체 식품 손실량: 570만 톤(’19)→522만 톤(’20)→523만 톤(’21)→472만 톤(’22)→464만 톤(’23) 

- 사업계 식품 손실량: 309만 톤(’19)→275만 톤(’20)→280만 톤(’21)→236만 톤(’22)→231만 톤(’23) 

Ÿ 농림수산성은 2025년 3월 개정된 「식품 순환자원 재이용 촉진법」 기본방침을 통해, 2030년까지 사업계 식품 

손실량을 2000년 대비 60%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함.

- 이를 달성하기 위해 AI 기반 수요 예측 고도화, 신기술 및 시스템 도입, 납품 기한(‘3분의 1 룰’*)의 유연화, 유통기한 

연장, 푸드뱅크 및 아동급식소 등 복지시설 기부 확대 등의 정책 추진 중

*소매점 등에서 납품받은 가공식품의 유통기한의 1/3 이상이 남아 있지 않으면 반품 및 폐기하는 일본 유통업계의 

식품 납품·유통기한 관리 관행

❙일본 사업계 식품 손실 추이(2012~2023)❙
단위 : 만 톤

https://www.maff.go.jp/j/press/shokuhin/recycle/250627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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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 농업·농정 동향

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❙2025-07-07 농림축산식품부

Ÿ 농림축산식품부는 「식생활교육지원법」 일부개정(2025.9.19 시행 예정)에 따라 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와 

식생활 교육주간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을 신설하는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함.

Ÿ  먼저, 개정안은 사회 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명시함(안 제17조).

-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, 운영,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

-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

-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포함

Ÿ 또한 식생활 교육주간의 시기와 운영 방식을 제도적으로 규정함(안 제18조).

- 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간을 ‘식생활 교육주간’으로 지정

- 국가 및 지자체는 해당 주간을 기념하여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운영 가능

Ÿ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역사회 전반에서의 생애주기별 식생활 교육 확산 기반 조성 및 식생활 인식 개선과 국민 

실천 유도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됨.

❙신ㆍ구조문 대비표❙
현        행 개   정   안

  <신  설> 제17조(사회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) 법 제26조의2에서 
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1.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
2. 사회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
3. 사회 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강화
4. 사회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
5.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사회 식생활 교육을 위하여 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  <신  설> 제18조(식생활교육주간) 

① 법 제26조의3에 따라 매년 9월 11일이 포함된 1주간을 
식생활교육주간으로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교육주간을 
기념하여 건전한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식생활 교육을 
활성화하기 위한 행사를 할 수 있다.

https://www.moleg.go.kr/lawinfo/makingInfo.mo?cptOfiOrgCd=&currentPage=2&edYdFmt=&keyField=&keyWord=&lawCd=0&lawSeq=83268&lawType=TYPE5&lsClsCd=&mid=a10104010000&pageCnt=10&stYdFmt=&utm_source=chatgpt.com

